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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수시 횡령사건을 사례로 내부통제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개선방안

을 모색해 보았다. 내부통제의 다섯 가지 요소측면에서 여수시 횡령사건의 발생원인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환경 측면에서는 여수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많은 행정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 및 회계통제를 강화하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비리

에 연루되는 등 책임지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동 사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둘째, 위험평가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점검(검사나 조사)을 통해 재무회계 분야의 고위험

영역을 사전에 파악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했음에도 지출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세입세출외현금의 횡령이 장기간 탐지되지 않고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통제활동 측면에서는 승인, 업무분장, 대사, 자산안전, 정보시스템 등 모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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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횡령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도운 격이 되었

다. 지출업무와 출납업무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담당자가 비리발생의 유혹에 쉽

게 노출되었고 결재과정에서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적발기회를 놓쳤으며 지출업무 

처리과정에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회계

통제활동이 부실하였던 것이 사건 발생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넷째,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부서 간 정보공유, 지출부서와 시

금고 간의 정보공유, 여수시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

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e-호조시스템 상에서 응용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상시모니터링이 어려운 가운데 회계업무에 대한 내･외부감사기구의 감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끝으로 이러한 내부통제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수시 지출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을 

제안하였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회계비리, 내부통제, 내부통제 요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internal controls i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accounting control system, especially focused 

on an embezzlement case involving a low-ranking public official in Yeosu City 

Government.

Through evaluating internal controls in Yeosu City Government, based on five 

elements of internal control, it was found that internal control system did not 

work at all in Yeosu City Governmen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ⅰ) Despite the importance of a strong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the 

government's internal controls became weak because local high-ranking 

officials took the lead in committing an irregularity.

(ⅱ) Before opening the Expo 2012, the government did not evaluate and manage 

internal and external risks associated with accounting operations. 

(ⅲ) Due to the lack of segregation of duties, one public official was in complete 

control of the situation regarding the entire accounting transaction, resulted 

in significant financial loss.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namely e-Hojo, 

was circumvented by hand work. Besides, control activities including 

reconciliation was performed as a mere formality.

(ⅳ) Formal and inform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was not 

successful. 

(v) Top management did not periodically review and evaluate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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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s a result, such overall weak system of internal control incurred the 

embezzlement case of Yeosu City Government. Therefore it could be urgent for 

local governments to effectively establish and maintain internal control 

mechanisms that are necessary to prevent accounting fraud.

□ Keywords: Accounting Fraud, 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 Components

Ⅰ. 서 론

반부패(anti-corruption) 수단으로서의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내부통제의 중요성

에 대해 대체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부(회계)통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이라는 것이

다(Trebesh, 2002). 최근 공인부정조사관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에서 조사한 직업비리 및 남용에 대한 2012년 국가보고서에서도 부정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 내부통제의 부재가 가장 큰 비중(35%)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CFE, 2012).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시스템은 파편화･형식화 되

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최고관리자들은 조직 내 상존하

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의 여수시 횡령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기본적인 회계통제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회계 관계직원에 의한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정부패를 방지･탐지하고 조직의 유･무형 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감사 등 외부통제 수

단은 내부통제에 비해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지 못하다. 대부분의 외부통제 수단은 

사후적이어서 부정을 예방하거나 부정위험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이다. 매년 감사 등을 통해 유사한 부정･비리가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대책은 대부분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급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리자들이 조직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관련 법령의 

준수와 함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2년 발생한 여수시 

횡령사건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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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관리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수시 사례가 모든 지자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지라도 통제환경, 위험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통제활동, 모니

터링 등 내부통제 요소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자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보았다.

Ⅱ. 회계비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회계비리의 개념 및 발생원인

비리(非理)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통상 부정(不正, 

fraud), 부패(腐敗, corruption) 등과 혼용되고 있으나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부정은 ‘정

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이득(gain)을 얻거나 손해(loss)를 끼치

는 것’(HM Treasury, 2007)이고, 부패(腐敗, corruption)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를 의미한다(World 

Bank, 1997). 그러므로 부패는 부정과는 달리 불법적 행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리’의 용례를 보면 개인 차원의 불

법적 행위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이 개념은 부정(fraud)1)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은 재정적 이득을 위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행위나 

시도를 의미하며, 소위 ‘분식회계’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통상 조직적 부정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회계통제부정(accounting control fraud)은 회계부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2001년 Enron 사태의 경우처럼 회계부정을 통한 자산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대출을 

행하고 이것이 은행부실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회계부정이 회계비리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정성호, 

2012; Fertakis, 1989),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조작이 아니라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내부)직원의 불법행위를 특정하여 ‘회계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회계비리는 회계부정의 한 형태로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으로 

‘회계관계 직원이 회계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행한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1) ʻfraudʼ는 일반적으로 ʻ사기ʼ로 번역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의 ʻ부정부패ʼ가 통상 fraudulent activities

(부정행위)와 corrupt activities(부패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여기서는 fraud를 

‘부정’으로 번역해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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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리는 개인의 특성 및 비리유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

인 비리의 구조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비리발생 징후(red flags)의 경향성을 탐색할 수 있

다. Cressey(1973)는 개인 차원의 비리행위의 발생 구조와 관련하여 유혹(pressure), 기

회(opportunity), 그리고 자기합리화(rationalization) 등 세 가지 요인들로 구성된 비리 

트라이앵글 이론2)을 제시하였다. 먼저 비리 유혹(pressure) 요인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에 처했을 때 비리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도박･부채 등

에 따른 금전적 유혹, 약물･도박･성(sex) 등의 중독성 유혹, 승진적체･낮은 보수 등 업무불

만,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망, 물질만능주의 추구 성향 등을 갖게 되었을 때 비리 발생가능성

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비리 기회(opportunity) 요인은 개인이 공공 자금을 개인 용도

로 전용하고 이를 숨길 방법을 알게 될 때 부패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약

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부패 기회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

기합리화(rationalization) 요인은 자신의 이득을 타인의 이득보다 우선시 하는 중화기제로

서 불법･비위행위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하는 인식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에서의 낮은 보수는 

개인의 재정적 압박을 초래해 부패 행위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서는 행정당국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Murphy, D. S., 2012).

2. 회계비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회계비리가 내부통제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주장은 지배적이지만 회계비리와 내부통제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Hoos & Bollmann, 2012).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해당 조직과 관련된 내･외부 비리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데 부분적으로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비리활동 및 그 비용에 대한 정

보는 주로 서베이를 통해 얻어지고 있거나3)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적으로 얻어지고 있다4). 

회계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의 영향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통해 비리의 유

2) 비리 트라이앵글 구조의 특성으로는 ①개인별로 비리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상호 공존하고 ②비리 

구성요소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달라지며 ③비리 구성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강

할 경우 개인의 부패 행동을 유발함과 동시에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④이들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것 보다는 찾아내는 것이 더 쉬우며 ⑤비리 위험요소는 내･외부를 막론하고 발생 

가능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부정･비리에 대한 서베이 조사로는 KPMG(2011), Kroll Advisory Solutions(2012), ACFE(2012), 

PWC(2012) 등이 있는데 특히 ACFE(2012), PWC(2012)는 공공부문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담

고 있다.

4)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회계비리에 대한 사례연구로는 박종구(2001), 정성호(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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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요인이나 자기합리화요인보다는 비리기회요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비리의 발생 원인으로서 유혹요인은 교육비 지출, 대출금 납부, 고급 소비재 

매입 등 개인적 동기와 관련되는 것인 만큼 윤리강령 제정이나 교육 실시를 통해 비리 발생

가능성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리

화 요인 또한 낮은 보수 등 개인적 동기나 기관의 명성위험(reputation risk) 등을 고려한 

조직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내부통제활동 만으로는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

다5). 특히, 합리화 요인은 결탁이나 조직적 공모를 유발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도 비리발생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Sawyer, 

1988; KPMG Peat Marwick, 1993; Cohen, 2007).

그러나 회계비리의 발생을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최고관리자, 중간관리

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이나 회계통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내부(회계)통

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Trebesh, 2002; Graham, 2008). 최고관리자들을 비

롯한 관리자들은 비리징후를 포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데 앞장섬으로써 직원들의 통제인식(control awareness)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자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사태를 직원들이 인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정

책 및 환경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정책을 통해 관리자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품

질관리로부터 자원의 적정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적시에 관리자들과 의사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또는 피고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최고관리자들은 내부통제의 필요성이나 혜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처럼 관리자들이 용인 가능한 윤리적･법적 기준과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표지

(signals)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직원들은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내부통제는 직원들이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자 행동계획이

고 철학이다. 

통상 내부통제는 조직이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모든 관련 법, 규칙, 규정을 준수하고 그 자

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특히 회계비리를 예방･탐지하기 위한 내부(회계)통제는 조

직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으며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고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들로 구성된 통제시스템으로 그 구성요소는 통제환경, 

5) Hoos & Bollmann(2012)의 연구에서는 이익극대화 의사결정틀(상관지시)과 업무결과에 대한 결

재의무(책무성)가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운

데 부정을 저지를 유혹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익극대화의 상관지침으로 인해 회계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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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측정,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모니터링 등 다섯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

다6). 이들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으로서 책무성 확보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조직 및 소속 직원들이 비리발생을 줄이기 위해 모든 관심을 집중

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변화를 준비한다. 이때 최고관리자가 자신의 개선 기대를 명

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성이 정립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관련 법이나 규정을 통과시키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유지하며,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인

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관리함으로써 비리 예방을 위한 문화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야 

한다(GAO, 2001). 

둘째, 위험측정(risk assessment)은 위험의 특성 및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디에 

비리위험이 존재하고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계 운영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검토한 후에 각 위험이 미치는 잠재적 및 실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위

험측정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 관련 기관간의 핵심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단 위험분야가 밝혀지면 재정 및 회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측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통제가 바뀌면 위험이 줄어든 분야

와 새로운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위험측정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험측정은 반복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회계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셋째,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은 밝혀진 위험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회계비리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통제활동은 업무분장, 승인, 대사, 자산

안전, 정보시스템 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통제활동은 계획, 집행, 점검, 그리고 성과달성을 

위한 회계업무 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업무과정이나 정보시스템 속에 내장된다. 이러한 

일상적인 통제활동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회계비리를 탐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른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의 공유(data sharing),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관계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지출 이전에 의심스럽거나 정보가 불완전한 

사례에 대한 사전조사(prepayment investigation)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은 회계비리 및 부정을 관리

하기 위한 지식공유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이다. 회계부정 및 비리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소스

로부터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보의 교환 및 의사소통은 조직의 경계

를 넘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회계비리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6) 이는 내부통제에 관한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모델을 준용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COSO(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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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과 팀 간에 그리고 감독 및 감시책임이 있는 외부 기관과 시의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성과 측정을 

통해 해당 조직의 노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회계비리나 부정

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설정한 목표 대비 달성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모니

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통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 구성요소들은 회계비리의 예방 및 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통제환경은 다른 구성요소들을 둘러싸고 이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림 1>은 회계비리 및 부정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그림 1> 회계비리 및 부정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목적: 

회계비리의

예방 및 탐지

통제환경

위험 측정

통제활동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 분석틀

재정 및 회계부정(financial and accounting fraud)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은행 

등 민간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회계부정과 내부통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

로 재무제표의 조작 즉, 재무제표부정(financial statement fraud)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Beasley, 1996; Caplan, 1999; Dechow et al., 2007; Carcello & Herm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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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그리고 영국 베어링사 등 내부통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발견

된다(Edwards, 2004; Laudon & Laudon, 2006). 민간부문에서조차 개인차원의 회계

비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드문 실정인데 이는 데이터의 부재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복식부기를 도입한 역사가 일천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재무제표 작성

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부정 즉, 재무제표부정보다는 재무제표 작

성과정에 범하는 실수(error)에 대한 논의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공공부문의 내부통제는 어

떤 형태로든 늘 존재해 왔으나 내부통제 제도가 거버넌스의 핵심 부분으로 발전한 것은 

2000년 이후로 신공공관리 개혁을 뒷받침하는 후속적인 내부 관리혁신의 필요성과 예산 적

자를 줄이기 위한 위험관리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7). 이러한 탓에 공공부문의 회계부정 및 비리와 내부통제의 관계에 대

한 경험적 연구는 공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범적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회계부정 및 비리에 대한 일부 사례연구(박종구, 2001; 정성호, 

2012; 이병철, 2012)를 제외하고 실증적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들 사례 연구들

의 경우도 이병철(2012)의 연구를 제외하고 내부통제 요소별로 심층적인 사례분석은 미흡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측면에서 여수시 횡령사건을 심층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부회계통제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표 1>은 본 연구

의 분석틀로서 AMF(2007)와 GAO(2001)을 참조하여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착안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AMF는 270여개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1차적으로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추출한 후에 수차례의 학술대회8) 발표를 거쳐 수정･보완하

였다. 먼저 ‘통제환경’의 검토를 위해서는 윤리, 경영진 철학, 조직, 책임과 권한, 인적자원관

리, 정책･절차･수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험측정’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확인･분석･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통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업무분장, 승인･확인, 대사(reconciliation), 점검, 자산

안전, 정보시스템통제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

7) 21세기의 정부개혁 노력은 목표 및 성과 관리, 위험 및 공공책무성을 포함한 거버넌스 전반, 공공서

비스의 질과 비용효과성에 관한 관심 등으로 나타나 공공부문 내부통제환경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특히 이러한 개혁과정에 공공관리자들에게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국가일수록 내부통제제도의 적

정한 기능 수행과 목표달성 과정 및 제약요인에 대한 보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2).

8) 본 연구는 한국부패학회 학술대회(2012. 12. 17),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2013. 5. 31), 자치제

도포럼(2013. 6. 15.) 등을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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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필요한 경우 

업무프로세스별로 통제활동을 살펴보는 거래기반접근방법(transaction-based approach)

을 통해 통제활동의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정보 및 의사소통’의 검토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의사소통 측면에서 현 실태를 살펴

보고, 끝으로 ‘모니터링’의 검토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회계비리 관련 내부통제의 분석틀

내부통제 구성요소 착안사항

통제환경

윤리
윤리강령 채택 및 준수; 위반 시 적절한 교육 및 처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경영진의 의지 전문성에 대한 의지; 독립적 내부감사; 경영진 철학 및 업무스타일

조직
규모와 업무성격에 적합한 조직구조; 업무영역별 권한과 책임의 명

확화; 적절하고 명확한 내부보고관계; 적정수의 임직원

책임과 권한 권한과 책임의 위임, 보고체계 및 위임규정

인적자원관리
직원 고용 및 해임, 평가, 보상 등 관련 정책 및 절차; 직원에 대한 

관리･지도(교육훈련 등)

부정방지 규정 및 조치
부정방지정책 및 시책, 부정의심사례에 대한 명확한 보고통로, 부정

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위험평가

위험 확인
감사･평가 및 기타 점검 등을 통한 위험 탐색, 회계비리를 증가시

키는 요인 측정, 

위험 분석
회계비리 위험이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직이 해당 위험을 감당할 능

력에 따른 위험접근방법 결정 등 

위험 관리
회계과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특별한 관심 등

통제활동

승인 (지시통제) 특정 거래에 대한 사전승인, 이중서명 절차 등

업무분장 (예방통제) 핵심임무 및 책임의 분산

대사 (적발통제) 독립적 제3자 검증, 조기경보시스템 등

자산안전
(물리적 통제) 핵심적 기초자산의 목록 확보 및 특별관리, 자원 및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정보시스템
일반통제

접근 보안, 데이터 및 프로그램 보안, 물리적 보안, 소프트웨어 개

발통제, 응급복구계획 등

응용통제 입력통제, 처리통제, 출력통제

정보 및 

의사소통

정보
재정･회계 관련 대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유용한 분석정보의 파

악･정리･보고

의사소통
관리층과 직원간 및 관리층과 외부관련단체 간 의사소통,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형식 및 수단 활용,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등 

모니터링 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의 적정성 검증, 내부통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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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수시 횡령사건 사례분석

여수시 횡령사건은 2012년 10월 여수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에 회계과 소속 기능직 

8급 김○○의 공금횡령 사실이 포착되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함으로써 그 전모가 드러

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급여 지출업무의 담당자이자 세입세출외현금9) 출납원인 김○○는 

2009년 7월 9일부터 2012년 9월 24일 사이에 상품권 회수대금(약 29억원), 소득세･주민

세 환급액(약 7억원), 급여서류 위변조(약 40억원) 등으로 공금 80억 7,700만원을 횡령하

였다. 상품권 회수대금은 여수시가 발행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업무를 하면서 환

급대상액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하였고, 소득세･주민세 환급액은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타인 

차명계좌로 입금케 함으로써 횡령하였으며, 급여의 경우는 직원급여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하였다(감사원, 재정누수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2013. 2)

본 연구는 동 회계비리사건의 사례분석을 위해 Ⅱ장에서 제시한 내부통제 분석틀을 기본

적으로 사용하면서 통제활동 측면에서는 업무프로세스분석(transaction-based analysis)

을 병행하였다.

1. 내부통제환경 측면

회계비리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환경적 요소로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청렴 유지를 위한 윤

리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실천

하려는 노력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윤리강령의 채택은 2002년 

7월 22일 부패방지법 제8조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시행을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공표되고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여수시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2008년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였으며, 김충석 시장이 부임한 후 2010년 7월 2일 청렴 유지 및 실천을 다짐하는 행동

강령 준수를 결의하기도 (조은뉴스. 2010. 7. 3.) 하였다. 그러나 오○○ 전시장의 뇌물 수

수(2010년.), 이에 연루된 전남 및 여수시의회 지방의원 11명의 의원직 상실(2011년), 지

난해 회계공무원의 공금횡령(2009년～2012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 행동강령이 최

9)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잡종금(성금･상품권)등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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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리자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내재화되지 못하고 구두선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리 척결 및 청렴 유지를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와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직원들

에게 청렴문화가 제대로 전파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사전횡, 인･허가 비리 등에 

따른 지자체장의 기소비율은 민선 1기에 9.3%에서 민선 2, 3, 4기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

여 민선4기에는 48.2%로 증가하였다. 지자체장의 부정･부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

라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민선4기에는 지방공

무원 비리가 급증하였다10)(감사연구원, 2012). 

여수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오○○ 전 여수시장은 2007년～2010년의 재직기간 동안 

공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총 7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2차례에 걸친 선거법위

반으로 총 1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e조은뉴스, 2011. 7. 5.) 현재 복역 중이다. 

동 사건에 연루된 전남 및 여수시의 지방의원만 11명으로 이들로 인해 2차례 보궐선거가 실

시된 바 있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여수시 회계과 소속 공무원인 김○○는 2009

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80억 원을 횡령하였는데 회계과 근무 1주일 만에 범행을 시

작하였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11) 개인적인 범행동기를 떠나 여수시청 내에 책임지는 조

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계비리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환경적 요소로서 조직 및 인력구조 또한 중요하다. 중앙행

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정책의 양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업무폭주로 3～4명이 처리할 

업무량을 단 1명이 처리하고 있는 곳도 많다(세계일보, 2013. 3. 25.). 이러다보니 과중한 

업무로 자살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이 나타나 올해만 용인시, 성남시, 울산중구청 등 세 곳에

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회계 및 감사분야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정은 마찬

가지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전문직렬로서 회계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행정직이 

순환보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직의 경우 감사직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

나12), 실제로는 감사직류에 따른 충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직이 순환보직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2011. 1. 1.)에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경리

관,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력

10)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문서위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직무유기, 수뢰, 직권남용 등의 순이다. 

11) 김○○는 이미 수년전에 회계과에 근무를 하였는데 승진을 거쳐 타 부서 전출 후 복직한 지 1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전 근무 시 이와 유사한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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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지출업무와 출납업무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회계공무원인 김○○는 혼자서 매달 2,000여 여수시 직원의 급여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

스템)에 입력하고 지급하는 업무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못하고 보고체계도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여수시의 

경우 경리관(자치행정국장), 분임경리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8급)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급원인행위, 지급명령, 지급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았고 상급자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특정 항목의 지출(상품권 대금, 소득세 등)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이루

어져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이 다종다양하여 e-

호조를 통해 전산처리하지 않고 수작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탓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인적자원관리 면에서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재산 및 신상조사를 거친 직

원에 한해 회계부서 직원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부인이 사채놀이로 수

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직원을 회계부서에 배치한 것이나 특정인을 회계부서에서 6년 이

상 근무케 한 조치13) 등은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회계통제환경이 매우 취약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공통점은 근면성실하고 주위로

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4)(Edwards, 2004; Laudon & 

Laudon, 2006; FMF, 2012). 

그리고 통제환경의 요소로서 회계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

다. 지난 7년간 행정안전부가 사전예방 및 사후대책 차원에서 지자체 비리 관련 대책을 내놓

은 것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15). 이미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

무회계규칙1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각 지자체별 재무회계규칙 등에 예･결산 

및 재무회계 관련 기본적인 원칙이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는 회계비리가 끊이지 않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적 절차나 요구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13)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2년 10월의 기간동안 공금횡령 회계부서 공무원들의 평균 재

직기간은 3년이상 10명(50%), 2-3년 6명(30%), 1-2년 2명(10%), 1년미만 2명(10%)로 나타

낫다.

14) 부정･비리의 존재를 알려 주는 몇 가지 공통된 징후로 생활방식 변화, 성격 변화, 불규칙적 행동, 

휴가 반납, 서류 분실 및 변경 등이 제시되고 있다. 

15) 대부분의 행안부 대책들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16) 대표적인 규정으로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1조(지

급명령의 발행요건),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89조(회계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권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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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책임지는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이라 할 것이다.

<표 2>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비리관련 대책 분류

구분 사전 예방 사후 대책

2006

* 금전비리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확대

  - 금고이상 및 파면자 1/2 감액･환수 → 금전 

비리로 해임된 자 1/4 감액･환수 추가

2007

* 청렴서약서 제출, 일상 감사제도 운영강화, 부

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민원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청렴도 취약분야 적극 발굴 개선, 사이

버 청렴코너 신설운영

2008

* 복무기강에 대한 단계적 교육으로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 

* 금품수수 비리등 징계시효를 현행 3년 → 5년  

으로 연장

* 금품수수 비리등 징계자의 승진‧승급 제한 확대

* 금품수수 비리 징계자에 대한 징계양정 1단계  

상향 적용

* 비리처벌 강화 위한 ‘강등’제도(1계급 강등 +  

정직 3월) 도입

* 경미한 비위라도 ｢공익봉사명령제｣ 도입하여 

자숙기회 부여

*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한 ｢관용조치｣ 

강화

2009

*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운영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 보완 및 지방세무

직 인사운영 등 개선

* ‘의무적 재징계 의결요구사항’ 근거규정 신설  

*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 

기준 마련

*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

2010

*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제도｣를 도입

* ｢사전예방적 청렴주의보｣ 발령, 

* ｢청렴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 ｢청렴옴부즈만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예비 운영 

2011 * 공직윤리제도 개편

2012

*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대책 *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후에 발견될 경우,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환수요건을 확대

* (현행) 금고이상의 형 → (개정)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까지 확대

자료: 안전행정부 자료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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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평가 측면

내부회계통제를 위한 위험평가는 회계비리 등 회계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측정하고 그 

위험이 조직 및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위험요인별 대응체계를 구

축하는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 지자체에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도입･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자체평가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고 주요 사업별로

는 투･융자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분

석 및 진단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어(이창균, 2012) 지자체 업무 및 재정 

일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관리 개념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회계통제 관점에서의 위험평가는 자체감사기구(감사실)에 의한 일상감사와 같은 

개별 거래단위의 리스크 점검에 그치고 있어 회계업무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체계적으

로 확인한 후 대책을 강구하는 식의 반복적 과정으로서의 위험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는 재무회계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규정하고 있

지는 않지만 예산의 집행상황 조사(제26조), 결산서의 검사(제30조), 징수보고서 작성(제

45조), 출납사무의 검사(제8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산, 결산, 수

입, 출납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탐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 경우 경리관인 

자치행정국장과 분임경리관인 회계과장은 회계업무에 대한 검사 및 조사 등 위험관리를 소홀

히 함으로써 회계비리를 키운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일상적인 재무회계의 위험요인 외에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상품권 회수대금의 증가가 그 단적인 예

인데 여수시는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전예방이 가능한 범죄의 발생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3. 통제활동 측면

통제활동 측면에서는 여수시 사건을 사례로 업무프로세스분석을 통해 급여업무 프로세스

와 세입세출외현금업무 프로세스 상에 발견되는 적발통제의 취약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e-호조 및 인사랑의 매뉴얼과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관련 실

제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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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시통제: 승인 등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

운데 주로 통제활동 위주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제활동의 수단 중 하나는 

상급자에 의한 승인 등 지시통제인데 여수시의 경우 일상적인 지시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여수시 횡령사건은 상품권 회수대금 허위지급을 통한 횡령, 급여부풀리기를 통한 횡

령, 원천징수세액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등 세 가지 유형의 범행방법이 동원되었다. 여기서 

상품권 회수대금 허위지급을 통한 횡령의 경우 ①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공문의 전자문서 

결재 사실이 없는데 이를 간과하고 상급자가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였고, ②지출결의서에 지

역경제과 담당자가 아닌 김○○ 본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지출원인 

직근 상급자의 관리소홀이 여실하게 드러났다(감사원, 2013). 

급여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의 경우도 증액된 금액의 급여총괄표를 출력한 후 결재받을 때

는 정상급여가 표시된 급여내역서를 첨부하여 상급자 결재를 득한 후 임의로 급여 공제내역

서를 허위 작성하여 시 금고에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도 통상 연말정산시 외에는 수억 원의 

소득세, 주민세를 환급해주는 경우가 없는데도 상급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림 2> 지출업무 승인 프로세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업무 승인 프로세스의 경우 승인자는 품의 승인자, 원인행위 승인

자, 지급명령 승인자를 직위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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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인자들이 해당업무의 내용과 내역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시스템 상에서 통제 또는 검증하

는 기능이 없는 경우 지출품의행위를 하는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내용을 조작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수시의 경우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승인하는 과정에

서 최초입력사항과 시스템 상에서 비교 검증하는 과정이 없으며 승인담당자의 거래내용의 확

인 및 서명 확인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예방통제: 업무분장(segregation of duties)

그리고 예방통제활동으로 업무분장 측면에서도 여수시는 큰 잘못을 범하였다. 먼저, 세입

세출외현금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항목별 실무담당자와 출납원을 분리하였으면 범행이 용

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금전을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담당자와 출납업

무행위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상호견제토록 하여야 하지만 업무보조자인 김○○ 혼자 지출원

인행위와 출납업무를 겸임토록 함으로써 문제를 키웠다. 

<그림 3> 업무분장 비교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담당자의 업무와 지출관련 업무 담당을 겸임하게 되면 승

인을 제외하고는 해당업무의 기본관리에서 조정, 지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수행하

게 된다. 이는 단순히 두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전 과정을 독점함으로써 비

리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상품권 회수대금 허위지급을 통한 횡령의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지출결의를 하여야 

하고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요청’ 전자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회계과의 김○○ 본인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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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공문을 위조한 후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득한 후 시금고에 지

급요청을 하였다. 지출결의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함에도 회계과의 담당자가 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결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급여담당보조자인 김○○ 본인이 직원별 급여 수정 시 자신의 기본급 및 공제항목을 조작

하는 수법으로 급여총액을 증액시켜 급여총괄표를 출력한 후 증액된 금액을 삭제한 정상급여

가 표시된 개인별 급여내역서를 첨부하여 상급자의 결제를 득하였다. 

그 후 차명계좌 ○○○ 등 2인에게 소득세, 주민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급여 공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여 첨부한 후 시 금고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횡령액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다.

다. 적발통제: 대사(reconciliation)

이번 여수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발통제인 대사가 전혀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으

로 부서별 업무처리가 종이문서에서 전자적 업무처리로 전환되면서 각 업무시스템의 내부통

제가 부실화되었기 때문이다17)(이병철, 2012).

1) 급여 지출업무 프로세스분석

정상적인 급여지출업무 프로세스는 인사팀에서 인사랑 시스템을 사용하여 직원 인사변동

내용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급여변동 및 공제금 입력→공제처리, 계산, 조정과정을 거

친 후 →마감(업무담당자)을 통해 급여최종자료(database)를 생성하고 보수명세서를 출력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출업무 담당자는 e-호조시스템의 지출원인행위 등록 및 지출결의서를 출력→ 원

인행위부 기재란에 실무자와 회계과장에게 승인을 받고→ 지출결의서 ‘지출원’란에 경리팀장 

결재→지출결의서 및 입금 및 지급의뢰명세서 시 금고 송부18)→ 세입세출일계표(시금고)내

역과 지급명령 발행부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후 편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횡령자는 급여와 일반지출취급자의 두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랑 

17) 업무 전산화 과정에서 충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거쳐 전산시스템 설계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업무 흐름에 따라서만 설계가 됨으로써 대사조정과정이 생략되어 중간단계에서 부정이 발생하여도 

파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이병철, 2012). 

18) 인사랑의 대량이체 명세파일을 시금고에 송부하고 건보료 등 기관별 이체금액은 별도 작성하여 출

력하여야 한다. e-banking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시스템에서 바로 자료 송부 및 지급명령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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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사용하여 ①개인별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하는 것처럼 급여액 조작(개별 급여액이 

임의 증액된 부서별 보수명세서(총괄)를 출력하여 증빙으로 편철 한 후 허위 증액한 개별 급

여액을 정당금액으로 정정하였고19), ② e-호조의 지출원인행위 등록 및 지출결의서를 출력

하여 허위보수명세서(총괄), 개인별 보수명세서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횡령자는 e-호조 상에서 ③지급명령발행부에 해당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 

상의 실지금액을 부풀려 허위 증액된 지출 결의액 총액과 일치시키고, ④인사랑에서 실지급

액 총액에 대한 대량이체 명세파일을 허위로 수정한 후 다운로드하여 시금고로 e-mail을 송

부하였다.

<그림 4> 현행 급여지출업무 프로세스20)

이번 사건에서 급여지출업무 프로세스 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 

승인절차는 존재하였지만 통제의 경우 인적 통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사를 통한 차이조정 

업무의 검토 등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내부검증절차의 경우 계산의 정확성검토에 대한 시스

템상의 통제도구(관리자에게 전송 등)가 부실하며 통제서의 작성 및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

다. 셋째, 주요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너무 한정짓거나(업무담당자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

여: 감사자나 관리자에 대한 조회권한도 없음), 권한자라도 접근하고 자료를 변경한 경우 감

19) 총괄표는 허위금액이나 개인별 보수명세서 금액은 정당(총계는 허위)금액을 기재하였다.

20) 인사랑과 e-호조 업무메뉴얼을 참고로 하여 실제 업무담당자와의 면담 후 작성하였으며, 일반적인 

flow-chart 작성기호를 따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급여처리 및 지출품위, 원인행위, 지급명령 등록

업무가 횡령자가 담당했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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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나 관리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하는 등 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가 부실하였다. 넷

째, 오프라인으로 전달된 자료와 실제 입력된 자료 간 비교하는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 프로세스분석

정상적인 소득세 관련 세입세출외현금 업무프로세스는 업무담당자는 hometax에서 소득

세 고지서 출력 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후 → 경리관의 결재를 득한 후 → 업무담당자는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을 입력 후 지급명령 발행부 출력하여 → 지출원에게 

지급명령 승인을 득한 후 → 업무담당자가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품권 관련 세입세출외현금 업무프로세스는 담당과에서 상품권 회수대

금 지급요청 및 입금의뢰결과 통보 전자문서 결재 → 지출결의서 양식 출력 후 회계과로 송

부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업무프로세스는 소득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횡령자는 ①소득세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위납부 고지서 작성 및 출

력 후 지출결의서 작성 후 ② 정당 신고금액이 인쇄된 납부고지서 첨부하여 ③ 원인행위 승

인을 득한 후 ④ 지출원인행위 결의금액을 줄인 납부고지서 출력 후 차액에 해당하는 입금내

역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첨부하여 지급명령 승인을 득하고 ⑤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한 후 

전액 세무서로 납부 된 것처럼 지급명령서도 지급명령부와 함께 총액기재 ⑥ 소득세 반환청

구를 하였다.

<그림 5> 현행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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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횡령자는 ⑦ 상품권회수대금 지급요청 및 입금의뢰 결과 통보 허위 전자문서(그림

파일)를 활용하여 출력 ⑧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⑨ 세입세출외현금 시스템에 허위지

출내역 입력 후 발행부를 출력하였는데 지급명령 승인을 득한 후는 소득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여수시 사건을 사례로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급여지출과 유사하

게 첫째, 문서 승인절차는 존재하였지만 통제의 경우 인적 통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이조

정 업무의 검토 등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내부검증절차의 경우 계산의 정확성검토에 대한 

시스템상의 통제도구(관리자에게 전송 등)가 부실하며 통제서의 작성 및 검토는 없었다. 셋

째, 주요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너무 한정짓거나(업무담당자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 감사

자나 관리자에 대한 조회권한도 없음), 권한자라도 접근하고 자료를 변경한 경우 감사자나 

관리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실제 지출원인행위 및 

회계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제 승인내용과 입력된 자료 간 대사하는 절차 등이 

없었다. 

라. 물리적 통제: 자산안전

현금자산은 절도, 횡령, 은폐, 위조, 기록파기 등 많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보다 철저한 통

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여수시 사건의 경우 경리계장(출납원)과 회계과장(분임경리

관)은 부임 이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출납사무 검사 등 세입세출외현금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여수시 재무회계규칙 제89조에 의거하여 회

계과장이 출납사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임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림 6> 프로세스 별 자료생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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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계장의 경우 e-호조 접속의 제한으로 평상시에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지라도 자산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시 금고가 작성한 세입세출일계표, 세입세출

외현금 일계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부하직원의 장부나 통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면 시 금고에 비치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을 점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 정보시스템 통제: 일반통제, 응용통제

먼저 여수시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제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비교적 장

기간에 이루어진 횡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 244개 기

초･광역 자치단체에 도입한 e-호조는 예산편성, 집행, 회계, 결산, 평가 등 전 과정을 온라인

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개발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수입지출 내역을 e-호조에 올

린 후 수기로 현금을 지출하는 관행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문서 바꿔치기를 

통한 후진적 횡령행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7> 급여지출업무 일반통제 권한

그러나 여수시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일반통제(접근권한 등), 응용통제(입력통제, 처

리통제, 출력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효과적인 회계통제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통상 정

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담당자, 결재권자 등 시스템 접근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 포함되어야 하며 권한설정은 읽기전용, 쓰기전용, 삭제전용 등 차별화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e-호조의 경우 급여담당자 혼자 접속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상급자

가 전산입력 및 지출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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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응용통제도구가 해당 정보시스템에 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현 e-호조시스템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병철, 2012).

여수시의 경우도 급여처리와 지출처리에 대한 응용통제도구가 없이 경리관에 의한 관리감

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결의서 상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대량이체 시 별첨하도

록 되어 있어 경리관이 확인하게 되는 오프라인 자료에서는 별첨자료의 수정 및 생성된 자료

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 결과 입금액･지급액･잔액 간의 처리통제, 시 금고 지급내역의 발의부서 통보에 따른 대

사, 시금고와 여수시 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처리통제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공금횡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정보 및 의사소통 측면

세입세출이나 세입세출외현금의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련기관 간 의사소통이 제대

로 이루어졌다면 여수시 사건은 조기 적발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림 8> 여수시 회계처리 정보 환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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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 금고에서 작성하는 세입세출 일계표, 세입세출외 현금 일계표 등 지출사무 관련 

정보들이 매일 생산되고 있음에도 시금고와 경리관 및 지출원 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상품권 결제대금 지급 시, 시금고의 지급내역이 회계과로 통보되나 발의부

서인 지역경제과에는 통보되지 않아 상호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림 8>의 관련정보 환류 현황처럼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진다. 하

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온

라인상으로 상호 교환에 따른 점검항목이 없으며 오프라인 상으로도 실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축적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의 경우 여수시, 국세청, 시 금고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이를 대사한 경우 해당 횡령행위의 조기발견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여수시청과 시 금고 간에 전산이 연계되어 있었다면 결재 후 허위서류로 바꿔치기를 하여 종

이문서로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횡령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여수시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나 시금고와 여수시청 간 정보공유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 사건의 발생이 장기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5. 모니터링 측면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 내부통제의 적정성 검증 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가운데 감사기능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수시청의 감사실은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상급기관인 전남도청이나 행안부의 

경우도 시･군 종합감사 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져 동 사건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수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관 직급(5급)이 수감부서의 책임자

(3～4급)보다 낮은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 부족 또한 본청감사가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없

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가 지방행정 관련 5대 정보시스템21)을 상호 연결하는 ‘통합 상시모니터링시

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에 보급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종이문서로 결재 후 

지출을 하는 등 지출사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것도 사건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21) e-호조(재정), 인사랑(인사), 새울(인허가), 지방세, 세외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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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부통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사례분석 결과 종합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번 여수시 횡령사건은 회계지출에 대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

지 않은 전형적인 내부통제 실패사례로 파악되었다. 이를 내부통제의 다섯 가지 요소 측면에

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환경 측면에서는 여수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많은 행정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 및 회계통제를 강화하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책임지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동 사건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둘째, 위험평가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점검(검사나 조사)을 통해 재무회계 분야의 고위험

영역을 사전에 파악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했음에도 지출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소

홀히 함으로써 세입세출외현금의 횡령이 장기간 탐지되지 않고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통제활동 측면에서는 승인, 업무분장, 대사, 자산안전, 정보시스템 등 모든 통제활

동이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횡령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도운 격이 되었다. 지

출업무와 출납업무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담당자가 비리발생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

었고 결재과정에서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적발기회를 놓쳤으며 지출업무 처리과정에

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회계통제활동이 부

실하였던 것이 사건 발생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넷째,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부서 간 정보공유, 지출부서와 시금

고 간의 정보공유, 여수시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정상

적인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e-호조시스템 상에서 응용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모니터링이 어려운 가운데 회계업무에 대한 내･외부감사기구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은 것도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2. 내부통제의 개선과제

가. 여수시 차원: 지출업무 프로세스 개선

여수시의 급여 지출업무는 온･오프라인 프로세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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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AR)에서 정확성, 정당성, 접근제한과 관련한 위험분석이 이루어지고 통제기술서를 작

성하고 평가한 후, 지속적으로 시스템 상 가능한 통제프로세스를 추가할 경우 통제위험을 어

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①급여 조정 시 조정내역(인원 및 금액)을 업무

담당팀장에게 송부함으로써 조정원인과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②개인급여내

역과 총계내역 입력 시 두 내역의 차이에 대한 대사 결과를 지출원인행위 승인 담당 경리관

에게 송부하는 프로세스, ③지출원인행위 승인금액을 지출담당 관리자에게 송부하여 지급명

령 등록된 금액과 비교 확인해볼 수 있는 프로세스, ④e-banking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지급명령 승인된 자료를 업무담당자가 시금고에 송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급명령 승인 

되는대로 지출원의 승인내역 사본을 시금고에 송부케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급여 지출업무 프로세스의 개선방향

여수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도 온･오프라인 업무프로세스가 복합되어 있으나 오프

라인 업무프로세스는 간단한 확인절차로서 진행되며 시스템의 프로세스에서 비교적 간단한 

프로세스만 추가하여도 정보처리목적(CVAR)에서 정확성, 정당성, 접근제한과 관련한 통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①지출담당이 원인행위 입력 시에 그 입력

의 원인이 된 청구과에 그 내용을 송부하는 프로세스, ②원인행위 승인(경리관)내역을 지급

명령승인 담당 관리자(지출원)에게 직접 송부하여 지출담당이 지급명령 등록한 내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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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 ③ e-banking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지급명령 승인된 

자료를 업무담당자가 시금고에 송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급명령 승인이 되는대로 시금고에

도 해당 금액내역이 송부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세입세출외현금 프로세스 개선방향

나. 중앙감독부처 차원: 내부통제시스템의 제도화

이번 여수시 횡령사건과 이에 따른 행안부의 지자체 회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총 464건

의 위법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인 회계통제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회계 관계직원에 의한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통제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가 회계비리 등 부정예방이나 법령 준수에만 국한된다면 업무의 체계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목표 

및 성과관리, 위험 및 공공책무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서비스의 질과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공부문 내부통제환경의 뚜렷한 발전이 목격되고 있다(EU, 

2012). 이로 인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거나22) 내부통제법을 제정하여23) 내부통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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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명확한 통제 위임과 함께 내부감사 및 재무감찰을 보

다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장에 빈발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

공조직 운영 및 전략목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촉진함으로써 해당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공

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여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면 행안부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

체적인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주의 ｢내부통제법｣은(ICTF, 2006) 각 주정부 기관들은 매년 회계연도말까지 

자체점검한 내부통제보고서와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내부감사부서는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각 부서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 운

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사원은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심사’의 항목에 각 기관이 

제출한 내부통제보고서의 상위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식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이번 여수시 횡령사건과 처음이 아니고 이미 2010년 서산시에서 유사한 형태의 세입세출

외현금 횡령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자체에서

의 회계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최근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별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보공유 등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소관 부서･감사부서･지원협조부서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외하고 지자체의 회계통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22) GAO의 ｢연방정부 내부통제기준｣, 영국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이사들을 위한 

내부통제 통합규준 개정판｣ 등

23) 미국 뉴욕주정부의 ｢내부통제법(Internal Control Act)｣ 등이 그 사례이다.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연구: 여수시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93

있는 조치를 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기 구축된 e-호조시스템

의 회계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각 프로세스 별로 오류, 실수, 조작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응용통제 도구를 내장시켜야 한다. 즉, 재정정보시스템 상에서 효과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지자체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되 무엇보다도 지자체장

이나 부단체장에게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설계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매년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자체감사기구

는 동 보고서의 상위평가를 통해 해당 기관의 내부통제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의견을 제시

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통제환경은 신공공관리 개혁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

를 경험하고 있지만 정작 통제활동은 여전히 자율적인 통제보다 외부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정을 방지･탐지하고 조직의 유･무형 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 상급기관 감사 

등 외부통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또한 적정하게 수립･운

영되어야 한다. 각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리자들이 조직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관련 법령

의 준수와 함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여수시 횡령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각급 지자체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부정･비리의 근절에 보다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며 여타 공공부문의 청렴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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